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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원인이나 혹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저성장이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신고전학파 정통 경제학에서

는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축적, 기술진보 그리고 노동생산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만으로 국가 간 혹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과의 성장

률 격차를 설명하지 못하자 다양한 새로운 접근들이 시도되어져 왔다. 경제외적 요

인으로 종교, 지리적 조건 그리고 기후 등 다양한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며 제도

경제학에서는 제도(institution)의 변화가 성장이나 발전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소득의 불평등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도도 심화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부터는 저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고착화 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3%후반대에 

있는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2%대로 그리고 2030년대에는 1%대로 하락할 것

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출산율이 OECD국가에서 가장 낮아 2017

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면 생산가능인

구의 감소는 경제를 장기침체국면으로 들어가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선진국보다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

로 전망된다. 선진국 역시 고성장이후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갔으나 이들 국가들은 

고성장시기에 연금과 복지체제를 이미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고성장시기에 이러한 제도를 구축해 놓지 

않았다. 고성장시기에 연금과 복지제도를 충분히 구축해 놓지 않은 국가의 경우 저

성장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의 불평등도가 심화되

는 것은 물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비교환성 통

화를 가진 신흥시장국들은 예외 없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반복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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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성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저성장의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는 경제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제도의 

선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제여건이 변화하면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나 

경제 관련제도나 법등이 변화해야 한다. 제도란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틀이기 때문

에 경제여건이 변했는데 기존의 경제구조나 제도를 유지할 경우 더 이상 성장이 어

렵다고 할 수 있다. 제도를 변경하는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제도를 변경하는 데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은 입안한다고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제도는 그 제도 하에서 이득을 보는 이익집단이 존재하고 있으

며 이들은 제도의 개혁이나 개선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경제는 더 이상 폐쇄경제가 아니라 개방경제이며 중국과 일본 그

리고 미국과 유럽경제나 경제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외

국의 경제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정책은 성과를 내기 어려

우며 한국경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경제 여건이 1990년대 이후 크게 변화했다. 자본자유화가 추진되었으며 환

율제도는 바스켓 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변화되었다.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한국의 주력산업의 중국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임금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 역시 크

게 변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청년실업과 조기퇴직도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의 

경우도 임금을 높게 받고 조기 퇴직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저성장에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유통환경 역시 FTA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면서 유통부문에서의 국부유

출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가 저성장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제도변화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경제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와 경제성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제Ⅲ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이 정체된 원인을 제도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장단기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

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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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도선택과 경제성장

1. 제도와 경제성장

경제성장이 정체되거나 혹은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Solow등

의 신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축적 그리고 기술진보로 인한 생

산성 증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모형은 많은 문제

점이 나타나고 있다.1) 즉 신흥시장국간의 성장격차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

었으며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의 성장률이 수렴(convergence)하지 않는 현상도 설

명하기 어려웠다.2) 이에 따라 성장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Barro와 

Sachs(2003)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기후나 지리적 조건, 제도의 선택, 

종교,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의 선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이들 요인 중에서 제도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제도학파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1900년대 초 세계경제가 저성장국면에 있

을 때 Veblen이나 Commons등의 이른바 구제도학파에 의해서 제도의 중요성이 강

조되었으나 이들의 주장은 제도가 경제행위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

로 체계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면서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을 이용하

여 Coase(1992)와 North(1990)등의 신제도학파는 거래비용이론을 통해서 제도가 

개인의 경제행동이나 국가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을 이론적으로 모형화 

하였다.3)4)

 1)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제도를 외생적인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경제현

상의 분석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유윤하, 2009; Chang, 2008).

 2)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 의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반면에 자본이 풍부하지 못한 신흥시장국의 성장률은 높아짐으

로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드는 즉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신고전학파 성장모형에 대한 비판이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Romer(1994)등이 주장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불변 

혹은 체증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자본의 축적은 기술진보를 가져오고 기술진보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을 상쇄해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불변이거나 체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외

생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기업내부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

하다고 본다.

 3) Coase(1992)는 거래비용이론을 이용해서 기업이론을 설명한다. 시장경제는 계약 등에 있어 

거래비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기업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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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채널들을 보면, 먼저 제도는 거래비용을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도는 계약과 관습, 규범 등에 영향을 미쳐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높

이며 이러한 모든 것이 거래비용과 위험 혹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를 통해 재산권(property right)이 

보장될 경우 투자가 늘어나면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 세 번째 채널은 제도는 권

력층의 억압과 몰수에 있어서 그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불평등한 제도는 권력층의 

과도한 부의 집중을 가져와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마지막 채널은 제도는 협력

과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한다. 참여(inclusive)가 높은 제도

는 정보를 증가시키고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여서 자원의 이용 가능도를 높인다.5)

신제도학파의 이러한 주장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되기도 한다. 좌승

희(1999)는 재산권에 대한 정부개입이 늘어날수록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대하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개인의 거래비용이 늘어나 경제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외에 제도가 성장을 제

약한다는 견해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복지제도의 미비가 결국 소득불평등을 심화시

켜 경제성장을 제약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도학파 외에도 제도가 경제성장과 연관된 것을 강조하는 학자로는 

Romer(1994)가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즉 신성장이론

을 주장한 Romer는 추격경제학(catch-up economics)을 설명하면서 기술선도국을 

추격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으나 추격을 마치고 다른 국가로 부

터 추격을 받는 기업이나 국가로 변화하게 되면 성장이 정체되면서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은 새로운 기술진보나 혁신(innovation)을 해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혁신이 확산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mer는 이를 위해 도시화 혹은 도시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Rodrik(2004, 2009) 역시 경제성장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리적 요건등도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하지만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는 제도의 변화

 4) 재산권 제도를 확립할 경우 시장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North(1990)는 재산권제도

가 확립될 경우 거래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 정부규제가 완화되어 재산권이 규제받지 않을 경우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Ferrin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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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나라의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

장한다. 제도가 올바르게 선택되었을 때 소득이나 부의 불평등도를 높이지 않고 지

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와 경제성장과의 연관관계를 보면 경제성장의 제 요인 중에서 재산권

제도나 복지제도 등 특정한 제도가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다는 이론적 근거나 경험

적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다른 다양한 제도들 즉 연금제도나 유통제도 등이 경제

성장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경험적 연구나 경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다.6) 또한 제도의 변경은 다른 경제정책과 달리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

딪치게 되어 제도의 변경이 쉽지 않다. 제도의 변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공선택

론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고전학파 경

제학은 물론 제도경제학과 공공선택론의 방법론을 결합하여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2. 경제여건의 변화와 제도의 선택

제도의 선택 혹은 변경이 어떠한 시기에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제도경제학에

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7) 그러나 제도의 변경 시기에 대한 분석

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장모형에서 신고전학파는 제도를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고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 그리고 기술진보등이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도학파는 신고전학파에서 제도를 외생적으로 가

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제도의 내생성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던 것이

다. 제도가 자본축적이나 기술진보에 영향을 주고 또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자본축적이나 기술진보와 같은 요인들이 제도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쟁이 

 6) 제도와 경제성장간의 경험적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대부분 사유재산

권이나 경제자유도등의 제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rankel and Romer(1999)는 같은 언

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나 무역등이 국가간 소득격차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김영신․송용주(2014)는 경제자유도가 성장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Sachs(2003)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리적 조건이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

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7)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위기가 왔을 시기에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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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8)

그러나 제도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는 즉 제도의 내생성은 경제여건

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여건이 변할 경우 기존의 제도보다 새로운 제

도가 필요하고 이 시기에 제도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물론 제도

는 경제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변하면 제도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이 제도의 변화를 가로막아 비록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제도가 변하

지 못할 수 있다.

경제여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전학파 이론과 같이 그 나라의 경제여건에 

의해서 내생적으로 결정된 기존의 제도는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해도 큰 문제

가 없다. 신고전학파 성장이론에서와 같이 변경할 수 있는 다른 요인 즉 자본의 축

적이나 기술진보가 성장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하게 되었는데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기존의 제도로는 성장은 정체되거나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제도학파가 부상한 과거의 사례를 봐도 잘 알 수 있

다. 19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 경제여건의 변화로 저성장시기에 접어든 때에 제

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거나 이론적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기존의 제도로는 성장

이 지속되거나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양극화 없는 지속적 성장을 위

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Figure 1>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and Choice of Institution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New Environment

Old Institution

 New Environment

New Institution

Low Growth and

Severe Inequality

Sustainable Growth 

without Inequality

 8) 자본축적, 기술진보, 지리적 요인 그리고 제도 모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Rodrik(2009)등은 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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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건이 변화되었을 때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즉 그 과정에는 다양한 장애

요인이 있다. 제도의 개선은 쉽지 않으며 성장이 정체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제

도를 바꾸는데 존재하는 애로요인 중에는 정치적 체제가 선진화되지 못한 것도 있

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이익집단의 반발이다. <Figure 2>에서와 같이 경제

정책 결정자는 경제정책을 디자인할 수는 있지만 실행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작은 금리정책과 환율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은 실행이 가능하지

만 고용시장 구조개선이나 교육제도 그리고 유통제도 등의 변경은 그 제도하에서 

이득을 얻는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정책의 실행에 실패하거나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정치학자들은 제도를 바꾸는 구조개혁이나 이익집단이 많은 

구조조정은 비록 이러한 정책이 경제정책의 분야라고 하더라도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9)

<Figure 2> Institutional Change and Role of Interest Group

Old Institution
Overcome 

Interest Group’s Lobby
New Institution

이익집단의 행태에 대해서는 Buchanan을 중심으로 공공선택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시장참여자 중 소비자와 생산자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

하는 집단이고 정부의 관료와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은 공익을 추구하는 도덕적 

경제주체로 가정한다. 그러나 공공선택론은 이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

제주체로 가정해 이익집단의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10)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적은 강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 강력한 로비로 제도와 법의 변경을 저지하거나 혹은 통과되

게 한다. 결국 경제여건이 변해서 제도나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해도 제도의 변경이 

어려워 경제성장이 정체되거나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수 있고 또한 소득의 불평등이 

계속될 수 있다. 제도나 법을 변경할 때 경제정책 결정자는 이러한 요인들을 검토

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9) 경제여건의 변화와 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위기시의 제도변화 가능성 외에는 충분한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10) 경제학적 방법론을 행정학과 정치학에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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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고전학파 경제학도 경제행위나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제도적, 

법적 요인 혹은 비경제적 요인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

전하고 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기업이론, 계약이론 등에서 제도와 법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하는 추세에 있으며 공공선택론에서 주장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등이 경제학 분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경제성장모형에서도 제도나 법체제 그리고 이익집단 등의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 : 제도적 접근 

1.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이 

한국경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1990년 이전까지는 높은 성장을 

실현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여건이 변화된 이후부터 성장률이 낮아져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Figure 3>에서와 같이 저성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다.11) 

<Figure 3> Trend of Korea’s Economic Growth Rate (Real GDP) (1970-2014)

Source: Bank of Korea, Economic Data System.

11)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요인은 이러한 제도적 원인 외에 거시경제정책의 잘못

된 선택도 중요한 요인이다. 즉 1993년 이후 고금리, 저환율정책의 조합을 선택하여 경상수

지가 악화됨으로서 외환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지 않은 정책선택 등이 중

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정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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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와 같이 2017년부터는 15세-64세 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Table 1>에서와 같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전망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생산가

능인구가 감소한 199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경제도 그 시

점부터 20년 장기침체로 들어가게 되었다.

<Figure 4> Trend of Korea’s Working Age(15-64) Population

Source: Bureau of Statistics, Republic of Korea.

<Table 1> Trend of Korea’s Potential GDP Growth Rate 

Period Potential Growth Rate(%)

1981-1990 8.6

1991-2000 6.4

2001-2010 4.5

2011-2020 3.6

2021-2030 2.7

2031-2040   1.9 

2041-2050 1.4

2051-2060 1.0 

2061-2070 0.7

2071-2080 0.9

2081-2090 0.9

2091-2100 0.8

Source: Shin, S. et. al, “Estimation of Korea’s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and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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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불

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또한 크게 증가될 것이 우려된다. 선진

국은 고성장시기에 연금과 복지체제가 구축되어 복지수요가 크지 않으나 한국의 경

우는 연금과 복지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 복

지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금과 복지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가계는 부채를 늘리거나 혹은 복지수요를 늘릴 수밖

에 없다.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거나 혹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외

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초래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어 한국경제를 장기침체국면으로 들

어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는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국가의 미래 비전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를 늘리지 않아 경제는 장기

침체 혹은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12)

2. 저성장의 원인 : 경제여건의 변화와 제도선택

경제여건이 변하면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경제여건은 크게 변화되었으나 관련제도는 변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

다. 경제여건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제도는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의 선택

한국의 경제여건과 제도는 1990년이후 크게 변화되었다. 먼저 변동환율제도 선

택과 자본자유화라는 제도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1945년 건국이후 1985년까지 무

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부족한 외환을 IMF에서 

차입해서 보전해 왔으나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기존의 

누적된 IMF 차입부채를 상환하고 1988년 IMF의 conditionality의 적용을 받지 않

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다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무역수

12) 이러한 국내적 요인 외에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로 들어가 수 있다는 이른바 new normal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이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저성장국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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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자는 1997까지 지속되어 결국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자 한국은 1990년 환율제도를 그

동안의 중간형태 환율제도(intermediate exchange rate system)인 바스켓 환율제도

에서 현재의 환율제도인 시장평균환율제도(MAS) 즉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게 된

다. 그리고 동시에 OECD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 자본자유화를 1992년부터 시행하

였다. 이러한 변동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라는 제도의 변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데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외부적 

충격에 노출되어 저성장국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Figure 5>와 같이 과도한 자본유

입(surge)은 원화가치를 평가절상시켜 수출감소와 수입증대를 초래해 경상수지 악

화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또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sudden stop)을 발생시켜 외환

위기를 초래하였다. 

<Figure 5>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and Currency Crisis in Korea

Source: Kim, J.(201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이러한 자본자유화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의 원인이 과도한 자본유입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과도

한 자본유입을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 규제하였다.13) 또한 갑작스러운 자

13)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은행의 단기 해외차입 시 

외환부담금 부과, 선물환포지션 규제제도, 외국인 채권투자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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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유출에 대응하여 다자간 혹은 양자간 스왑 및 외환보유고 확충 등으로 외화유동

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

었다. 자본자유화 정책을 보완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자본자유화와 변

동환율제도 선택으로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의 함정에 빠짐으로서 위기에 노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4)15) 

신흥시장국은 선진국과 다른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교환성 통화

(non-convertible currency)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률이 높고 이자율이 선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자유화를 급속히 진행시키고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할 경

우 해당 국가들은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통화가치가 평가절상 되면서 경상수지가 악

화되고 그 결과 유입된 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면서 구조적으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제도의 잘못된 선택이 위기를 초래해서 국부의 유출로 성장을 제약

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제도 선택에 성공하여 구조적 외환위기를 피하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중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는 변동환

율제도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게 되자 한국의 경험을 분

석하여 환율제도를 고정환율제도로 변경하고 자본이동을 규제하도록 제도를 변경하

여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위안화가치는 평가절상 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출을 증대시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다. 또한 자본유입과 유출을 규제하여 무역수지에서 축적한 국부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으며 단기간에 G2로 부상할 수 있었다. 

 

(2) 일자리 부족과 연금 및 복지제도의 미비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투자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어들고 다시 투

14)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는 자본자유화, 고정환율제도 그리고 독립적 통화정책 

중에서 3개의 정책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IMF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에는 자본자유화가 자본유입을 통해 외환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정부와 다른 신흥시장국에 이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이나 과도한 자본유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진적인 자

본자유화가 신흥시장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급속한 자본자유화를 권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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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위축되는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으며 이는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

다. 일자리 부족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늘어

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다. 기술진보나 신기술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1990년 이후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거나 

혹은 경쟁국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금을 높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노사분

규가 발생하게 되며 높은 임금과 노사분규가 기업이 정규직의 고용을 줄이고 비정

규직을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임금구조를 보면 정규직 초임의 경우 1인당 GNP가 2배가량 높은 

일본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경쟁국인 대만이나 홍콩보다 2배 정도 높다. 

여기에 초임과 재직 30년 이후 가장 높은 임금 즉 피크임금의 격차 또한 한국의 경

우는 3-4배이며 일본과 독일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2배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16) 

초임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고용을 줄여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업은 

피크임금이 높은 임직원을 조기퇴직 시키는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고령화시대에 복지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임금구조

와 고용구조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된 원인중의 하나이며 또한 복

지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임금과 과도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을 해소해야 한국경제는 고

용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경제로 들어갈 수 있다. 한국의 임금이 

경쟁국보다 높은 원인은 <Figure 6>에서와 같이 연금제도와 생활물가가 높은 데에

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연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퇴직후 

소득을 연금과 복지제도를 구축해 해결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체제를 

구축해서 노년을 준비하게 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체제와 복지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

후소득을 직장에 다니는 동안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16)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생산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별 임금격차(초임 대비 30년 이상 임금지

수)는 한국 3.3배, 독일(1.97배), 프랑스(1.34배)로 나타난다(한국노동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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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노사분규 역시 복지제도와 연관이 있다. 실업수당과 같은 복지체제가 확

립되어 있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어도 노동조합을 통해 과도하게 분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복지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는 생존의 문

제와 직결되므로 과도한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되고 기업은 이를 우려해 고용을 기

피하게 된다.

임금이 과도하게 높은 원인은 생활물가가 높은 데에도 있다. 전세가격을 포함한 

높은 주택비용과 교육비용 그리고 식품가격 등은 임금을 높이는 원인이다. 잘못된 

주택공급제도와 교육제도 그리고 유통제도 등이 생활물가를 높이는 원인이다.17)

<Figure 6> Pension and Welfare Systems and Wage 

Not Well Established 

Pension System
High Wage and 

Excessive Labor 

Disputes

Sluggish Firm’s 

Investment and Low 

Economic Growth
High Living Cost with 

Wrong Institutions

(3) 복지수요의 증가와 재정적자의 확대

한국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은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날 경우 국가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남미나 남유

럽과 같이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저성장으로 세수는 감소하는데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 세율을 높여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세율을 높일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결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복지수요를 줄

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조기퇴직에 고령화추세가 지속된다면 어느 정도 

충분한 연금을 받는 공무원, 교사 그리고 군인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잠재적인 복

지수요자가 되며 재정적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복지수요는 연금제도와 일자리 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금이 없는 경우 복

17) 김정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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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침체되어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도 복지수요

는 늘어나게 된다. 경기가 침체된 원인은 기업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임

금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인데 과도한 임금인상은 연금과 복지체제 구축과 연관이 

있다. 보편적 복지제도의 선택도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저성장으로 복

지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택할 경우 재정지출을 늘어나게 하

기 때문이다.

 

(4) 비효율적인 유통제도와 국부의 유출

유통구조나 유통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임금인상을 억제하

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다. 한국은 유통구조가 다단계이며 현대화되지 못해 신선식

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유통을 담당하는 

정부조직 역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과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유무역협정(FTA)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조업의 중국이전으로 생산에서의 국부유출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됨으로서 유통부문에서의 국부유출도 크게 

우려된다. 과거에는 국가 간의 관세장벽이나 운송비용이 높아 소비자가 비싼 가격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로 외

국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비효율적인 유통구조와 과다한 유통마진 등의 유통

제도가 내수부양과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5) 취약한 산업경쟁력과 교육제도

비록 임금이 높다고 해도 과학기술수준이 발달되었다면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기

술경쟁력이 있었지만 첨단산업이나 신성장산업에서는 기술력이 취약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경쟁력은 교육제도와 연관이 있다.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의 

교육체제와 전문가로는 앞으로의 신성장산업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제도의 개편은 인력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금의 교육제도는 

변화하는 경제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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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산율의 저하로 2017년이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높은 임금

으로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인적자원의 수급에 있어 큰 변화가 전망된다. 경제여

건의 변화에 따른 교육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재의 교육제도는 한국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제도변경과 이익집단의 역할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한국경제는 다양한 이익집단

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제도의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익집단의 행동에 있어

서는 국내의 이익집단의 반발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이익집단 반발도 무시할 수 없

다. 환율제도나 자본자유화나 금융산업 규제 등은 상대적으로 국내의 이익집단의 

반발이 적어 제도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 이익집단의 반발이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신흥시장국의 자본시장 개방과 자본자유화를 

원하고 있다. 환율제도의 변경 역시 무역대상국들이 이익집단이 될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국제기구 또한 이익집단이 된다. 이들 이익집단의 반

대로 실제로 현행 변동환율제도를 바스켓 환율제도로 변경하거나 자본이동의 규제

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공공부문의 연금재정적자가 커지면서 한국정부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익집단의 반발로 쉽지 않다. 특히 선거가 있는 

경우는 공공선택론에서와 같이 국회의원들이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도

를 변경하는 개혁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교육제도나 유통제도 변경 역시 강력한 이

익집단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통제도 역시 유통구조를 단순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데에 많은 이익집단이 연관

되어 있어 구조조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어떠한 이익집단이 더 강력하며 이익집단

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해

결책은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외에는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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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한국경제가 고임금과 저고용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외국의 전략에도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변화에 있

어 이익집단이 강력한 경우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또한 국민적 합의를 이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

익집단의 역할이 적은 부문에 대해서는 단기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 단기적 전략

(1) 거시경제정책의 선택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 올바른 거시경제정책의 선택은 중요하다. 환율정책은 

외국의 이익집단과 연관이 있지만 금리나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며 상대적으로 국내에 이익집단의 반발이 작은 정책이다. 한

국경제의 중요한 과제는 경기의 경착륙을 막아 외환위기를 막고 또한 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완화로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었던 

유동성이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유출될 것이 예상되면서 신흥시장국은 경기의 경착

륙과 이로 인한 외환위기가 우려된다.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반발이 큰 구조조정정책보다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의 올바른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18)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과 유로존의 양적완화정책과 경쟁적 평가절하정책에 대

응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고환율정책의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 저금

리 정책의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가 우려되나 금리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늘릴 수 있

으며 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을 줄여서 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20) 물론 

18) 이는 일본이나 유로존이 초기에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다가 결국 양적완화정책으로 미국의 금

리인상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19) 저금리 기조와 추가적인 금리인하와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 가계부채 문제는 저금리정책을 사용할 경우 부동산 소득대비 혹은 담보대비 대출금액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저금리정책을 사용하면서 미시적 대

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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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낮출 경우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출이 우려되나 수입감소와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급격한 자본유출의 우려가 작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율을 높일 경우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국내물가가 높아질 것

이 염려되나 저물가로 물가가 안정될 경우 그리고 경기침체로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율을 높여도 물가에 대한 부담은 작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금리를 높일 경우 한국은 고금리, 저환율정책의 조합을 사용했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금리, 고환율정책의 조합이 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비록 

불황형 흑자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져있어 무역상대국과 IMF의 반발로 환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본자유화로 급격한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

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21) 외환보유고 확충에는 통화량증가나 이자

율인상 그리고 중앙은행의 채권발행으로 인한 이자손실 등의 비용이 존재한다. 그

러나 외환위기를 피할 경우의 이득이 더 커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보유고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에 유입된 엔케리 자금의 규모와 외국인 금융투자자금의 규모를 고

려하면 현재 외환보유고는 갑작스러운 자본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통화스왑이 중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보유고 축적

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2) 연금제도 개선

거시경제정책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하여 경기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으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금체제를 보완하고 확충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만

으로는 노후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연금제

도를 구축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개혁방향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들 연금의 

보험금은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대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또한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이나 민간연금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

21) 김정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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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민간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 

후 복지수요자가 될 경우 복지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금가입

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장기저축인 국민연

금의 보험료를 인상해서 보험금을 점차적으로 높여가서 보험금으로 노후생계를 유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연금체제가 구축될 경우 노후소득이 보장되면서 선진국과 같이 가계부채도 감소

할 수 있고 또한 임금도 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수립되어도 이들에

게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한 정규직의 과보

호를 줄이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구조 개편이나 연공성이 높은 임

금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은 이익집단의 반발로 단기간에 실행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반발이 작아 실행이 가능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대책

은 중국이나 인도 등의 추격에 대응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산업경쟁

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Romer(1994)와 Jones and Romer(2010)의 주장과 

같이 기업은 혁신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규제 등의 제도를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제를 능

력위주로 개편해야 하나 이는 이익집단의 반발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반발이 적은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첨단분

야의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경

우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산업에 대한 미래비전이 밝아지면서 

기업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

신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현재 세계시장은 FTA 등으로 국가 간 무역장

벽은 물론 대금결제에 있어 핀테크(fintech, financial technique)라는 새로운 결제방

법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산업

의 독과점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기술의 생애주기(life-cycle)가 짧아지면서 투자

위험이 커져있다. 기업은 높은 위험때문에 투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선진국에

서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술인력양성에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신

산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 신산업정책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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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밝게 만들어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4)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금융산업은 제조업과 같이 국부창출산업이다. 제조업의 

수출을 통해 국부가 창출되어도 금융산업에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국부는 창출되기 어려우며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은 낮아도 

금융업의 경쟁력이 높은 미국은 이러한 이유로 신흥시장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금융산업은 불필요한 규제와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미흡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앞으로 금융업에서의 국부유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금융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금융업 경쟁력

을 높여야 한다. 특히 핀테크를 활성화시켜 한국 금융업도 국제자금결제분야에 진

출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금융규제가 많은 것은 그 원인이 있으므로 

즉 규제의 내생성을 고려해서 금융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

완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

(5) 직업훈련정책

교육제도의 개선에서 이익집단의 반발이 적은 분야는 직업훈련이다. 고령화와 조

기퇴직 그리고 청년실업 모두 직업훈련을 통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

어날 것을 대비해서 고품질의 직업훈련과 현장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2. 중장기적 전략

이익집단의 반발로 제도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고 점진적으

로 제도를 개선해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 임금 및 고용구조 개선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발전전략은 임금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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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의 생산성보다 많이 받고 조기 퇴직하는 임금과 고

용구조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받고 오래 근무하는 고용구조로 만들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경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임금과 고용구조의 개선은 쉽지 않다. 임금과 고용구조가 노동조합의 고

임금 요구에 기업이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고임금을 요구하고 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줄

이면서 시간외 근무를 늘리도록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제도이다. 즉 2명을 고용

해서 할 업무에 높은 임금을 주고 1명을 고용함으로써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

을 보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렇게 높은 임금을 주는 노동자들을 오래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퇴직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

은 조기퇴직으로 노후소득이 없어 고통을 겪게 되며, 국가적으로는 고용이 감소하

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임금과 고용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기업 모두 임금과 고용구조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기업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늘릴 경우 과도하게 인건비를 지불하게 되고 노

동자들 역시 현재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오래 근무

한다는 기업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임금과 

고용구조로는 실업이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노사가 합의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받고 늦게 퇴직하

는 체제로 임금과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2) 선별적 복지체제 구축

저성장기조가 정착되는 경우 복지와 재정적자 문제는 증세보다는 복지수요를 줄

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제

도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선별

적 복지제도를 구축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복지를 확충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복지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와 조기퇴직으로 복지수요가 늘어날 

경우 증세나 세수증가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다. 선별적 복

지제도의 선택은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복지수

요는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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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합의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3)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로 제도개선

생활물가를 낮추어야 임금이 안정되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생활물가는 

부동산제도나 유통구조 그리고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비용구조를 만드

는 제도를 저비용구조의 제도로 변화시켜야 한다. 저비용구조가 정착되면 출산율이 

늘어나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전세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기존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도심의 

주택공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도권에서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교통시설을 확충해서 노동자와 젊은 층의 주거비용을 줄여주어야 한다. 과

거에는 교통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만 수도권에 공급했으나 교통과 주택을 결합재의 

형태로 공급해서 주거비용을 낮추어 주어야 한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지만 선진국의 유통구조를 검토해서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

순화시키고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과도한 유통마진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

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로 분

산된 기능을 총괄할 수 있는 유통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생활물

가를 낮추고 또한 국제가격보다 비싼 국내가격을 낮추어 유통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부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올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

브를 줌은 물론 유학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해

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 저출산시대 그리고 변화된 산업구조에 적합한 인력공

급이 이루어질수록 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방송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 같이 지역문화센타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Ⅴ. 결 론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제도는 외생적으로 주어

지는 것으로 보고 기술진보와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의 축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

나 경제여건이 변하는 시기에는 제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제도는 경제성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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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는 틀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제여건에서는 제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새로운 경제여건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경제여건이 기존과 크게 다르게 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에 부응해서 제도가 변경되지 못함으로서 한국경제의 성장은 제약

받고 있다. 한국경제의 여건변화를 보면, 1990년대 이후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졌으

며 또한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고령화로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높

아지고 있으며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임금구조와 고

용시장 또한 변화했다. 과거와 달리 초임과 피크임금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정규직의 고용을 줄이면서 시간외 근무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고임금 정규직에 대해서는 조기퇴직으로 대응하면서 청년실업은 물론 40대 

이후 중년 실업까지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는 고임금과 저고용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저성장의 함정으로 들어가

고 있다.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정적자 확대로 국

가부채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이 어두워지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고용구조를 늦게 퇴직하는 구조로 변화시켜

야 한다. 또한 생활물가와 주택 전세가격을 낮추어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구조개혁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이나 제도의 개선은 관련제도 하에서 이득을 보던 이익집

단의 반발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익집단의 반발이 적은 분야부터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략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는 연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제도의 확립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

장해서 임금을 안정시키고 복지수요를 줄일 경우 한국경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선순환경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이익집단의 역할이 적은 신산업정책의 실행이 중요하다. 신

성장동력에 대한 기술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때 한국경제

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용 및 임금구조, 교육, 유통, 복지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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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한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경제여건에 맞는 제도

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

발이나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변화한 경우 

이에 맞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경제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거시경제정책이나 환율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와 연관된 새로

운 발전전략을 사용할 경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부와 소득의 불

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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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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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22)

  Even though institution has not been analyzed as the main determinant in 

the traditional economic growth model, institution could affect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en the country’s economic environment is 

changed. Korean economy has experienced many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since 1990 and institutions could be one of the important constraints 

in Korea’s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Korea’s stagnated economic 

growth in the aspect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nd suggest the strategie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In the short-term, new industrial policy 

should be constructed to improve the new growth engines’ competitiveness and 

new pens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abilze worker’s wage. In the 

mid-term, it is important to change the wage and employment structures in 

order to improve the early reti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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